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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재정수반요인

Ⅱ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2. 상세사유

❑ 개정안은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생명ㆍ신체 또는 

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,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하

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◦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재난대응에 동원된 군인 인원은 2023

연번
조･항

(조제목)
주요내용 비고

2

안 제50조

의2

(손실보상)

국가는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

여 책임이 없는 사람이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, 

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

는 정도를 초과하는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정

당한 보상을 하여야 함(제1항)

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

3년,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

로 소멸함(제2항)

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신청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

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둠(제3항)

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, 보상금액, 지급 절차 및 방법, 제3항

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

환수절차, 그 밖에 손실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

정함(제6항)

의무규정 

연번 조･항(조제목) 미첨부근거규정

1
안 제50조의2

(손실보상)

∙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

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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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기준 16만 7,031명임

자료: 국방부

◦ 국방부에 따르면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군인의 재난대응동원

과 관련하여 최근 5년간 형사처벌 건수는 없으며, 소송합의금이나 벌금 등 

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

연 도 지원내용 인원(명) 장비(대)

2019

소 계 204,988 11,484

산불, 화재 22,242 526

폭염·가뭄, 태풍·호우, 폭설 64,745 2,319

실종자 수색·구조 4,208 748 (군견 15)

AI·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 차단 108,985 7,490

철도·화물 노조 파업 관련 지원 3,900 -

해양오염, 인천 적수 등 908 401

2020

소 계 674,452 48,405

산불, 화재 1,984 89

폭염·가뭄, 태풍·호우, 폭설 128,699 17,063

실종자 수색·구조 5,604 778

AI·ASF 확산 차단 60,161 6,108

코로나19 대민지원 478,004 24,367

2021

소 계 1,111,888 61,108

산불, 화재 1,031 122

폭염·가뭄, 태풍·호우, 폭설 5,672 131

실종자 수색·구조 5,932 367

AI·ASF 확산 차단 201,685 17,047

코로나19 대민지원 869,120 43,439

화학사고, 농번기 등 28,448 2

2022

소 계 663,233 40,657

산불, 화재 23,265 1,139

폭염·가뭄, 태풍·호우, 폭설 74,469 4,639

실종자 수색·구조 2,856 343

AI·ASF 확산 차단 153,431 28,430

코로나19 대민지원 405,961 5,897

화학사고, 농번기 등 2,833 -

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지원 418 209

2023

소 계 167,031 9,365

산불지원 13,607 697

폭염·가뭄, 태풍·호우, 폭설 147,437 7,548

실종자 수색·구조 1,787 226

럼피스킨·AI·ASF 확산 차단 1,050 463

철도 노조 파업 관련 지원 1,234 -

해외재난 지원 등 1,916 431

[표 1] 군 재난 대민 지원 현황

(단위: 명, 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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❑ 따라서,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이 생명ㆍ신체 또는 

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가능성, 그에 따른 소송합의금이나 벌금의 규모

를 현 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❑ 해당사항 없음 

Ⅳ. 작성자

❑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

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

❑ 대표연락처

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

전수연 02-6788-4667 syjeon@assembly.go.kr


